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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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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집권 후 에너지·기후 정책 방향에 일정한 변화가 예상됨. 새정부의 대선 정책공약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회복·성장·행복으로 국민통

합>의 ‘기후위기 대응’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연속성을 밝힌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한편으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제안한 개혁 과제와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 다른 한편, 에너지·기후 시민사회 진영 내에서도 기

후정의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개념을 수용하지만, 이를 실현하는 방향성과 방법론 측면에서 공통점과 함께 차이점도 발견됨.

❖ 이런 배경에서 새정부 5년이 끝나는 해, 온실가스 40%를 감축해야 하는 해, 2030년 기후 오디세이를 헤쳐 나갈 전략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 <2030 기

후 오디세이: 차이와 반복>를 마련함.

❖ 2031년 이후 계획 및 전망 이상으로 2025~2030년 정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새정부의 정책 맥락과 최근 이슈 및 대안(공공재생에너지, 핵발전, 지역간 

발전·소비의 불균형 및 전력계통, 기후시민의회, 개헌 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기대함

참고: How Do Right-Wing Populist Parties Influence Climate and Renewable Energy Policies? Evidence from OECD Countries(Lockwood & Lockwood, 2022)



N개의 기후정의선언(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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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1 _ 국회의 기후위기 결의안 VS  대통령 탄핵 소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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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뉴스1, 국회 본회의 넘는 기후위기 결의안, 2020. 9. 24. 경향신문,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찬성 204표, 국민의힘 ‘12명 이탈’, 2024.12.14



장면 2 _ 국가 기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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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의견 표명(2022)



민주주의 위기(비관론) & 선거 독재국가(electoral autocra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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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견 분포(2023년)

자료: Richard Wike, Representative Democracy Remains a Popular Ideal, but People Around the World Are Critical of How It’s Working, Pew Research Center, 2024.2.28.



국내외 기후정치와 거버넌스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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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정적 사회 형성 (Wainwright & Mann, 2018)

❖ 잠재적 미래 모습 (브렛 킹과 리처드 페티, 2022)

❖ 기후위기와 AI 시대 (마크 코켈버그, 2023) 

행성적 주권 반행성적 주권

자본주의적 기후 리바이어던(Climate  Leviathan) 기후 베헤모스(Climate Behemoth)

비자본주의적 기후 마오(Climate Mao) 기후 X(Climate X)

혼란스런 미래 질서정연한 미래

포용적, 집단적 루디스탄(Ludistan) 테크노소셜리즘

배타적, 분열적 페일디스탄(Failedistan) 신봉건주의

높은 가능성 혁명과 권위주의(그린 리바이어던) 불충분한 변화와 재앙(종말론)

낮은 가능성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기후 공산주의



기후위기 시대의 에코파시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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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안보와 기후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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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유엔은 ‘기후변화가 안보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면서, 기후변화로 인해 국내적, 국제적 

갈등을 증가시키고, 기존의 다양한 문제들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음. 최근 기후변

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제6차 영향, 적응, 취약성 보고서’는 기후변화와 갈등 사이

의 인과적 관계를 단언할 수 없지만, 기후 변수와 함께 다른 사회경제적, 정치적 요인에 의해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근거가 존재한다고 결론 내림. 신중하게 포장된 이 표현을 달리 말하

면, 기후변화는 국가 간, 국지적 분쟁을 심화시키고, 반대로 폭력적 분쟁은 기후변화(의 취약성)

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임

❖ 이런 문제 의식에서 UN와 WEF 등 기후변화는 위험 증폭(threat multiplier/crisis multiplier)

으로 인식함

❖ 전통적 군사력/군사주의(hard security/power)의 반인간적, 반생태적 문제에 대한 대안 필요

• 인간안보(hunam security)/연성안보(soft security) 접근 제안. 또한 신흥안보(emerging

security)/신흥평화(emerging peace)도 등장(김상배 외, 2023)

• 기후안보는 군사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안보이기 때문에 기후정의 입장과 상충함. 따라서 

기후위기를 국가안보의 위협으로 프레이밍하는 것 자체가 문제(Sigwalt, 2020). 기후위기 대

응이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특히 권위적 민족주의와 만날 경우, 국

제협력을 저해하게 될 우려(Aronoff, 2022). 참고로 경성에너지시스템 역시 국가 안보와 연결

시켜 국가주의적 담론으로 방어함(securitization)(Johnston et al., 2017)



탈탄소 에너지시스템 전환 단계와 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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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Laes et al.(2014) 자료: Pel(2021)

❖ 탈탄소 에너지전환 단계 ❖ 시스템 전환 동학과 백래시 현상

• 전환과정에서 전환계곡(valley of transition) 발생 당연, 사회적/환경적/경제적 논쟁, 부정적 영향/취약 집단 피해, 법제도/정책수단 쟁점, 기득권 저항 등

•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과 전환관리(transition management)를 융합하여 정의로운 전환관리(just transition management) 개념 도입(Goddard·Farrelly, 2018;

Caughman, 2020), 전환실패 사전예방 및 전환과정에 대한 참여계획 추진(Turnheim and Sovacool, 2020; Pel, 2021) 중요

• 이와 유사하게 정의로운 전환과 정의로운 설계(design for transitions) 개념을 접목할 수 있는데, 정의로운 설계는 사회적 혁신을 위한 사회적 실천과 구상으로 지배적 비전에 

맞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관련 포괄적, 재구성적, 정치적, 동원적 개입을 의미함(White, 2019)

• 특히 탈성장 계획(degrowth planning) 또는 계획적 전환(planned transition)의 목표는 (1) 한계선과 우선순위 설정, (2) 민주적 참여 보장, (3) 노동의 재조직화와 노동시장 

개편, (4) 생산방식과 경제구조 개편, (5) 사회적, 경제적 불안정 관리이며, 이를 통해 사회-생태적 조정(social-ecological coordination)이 강조됨(Durand et al, 2023)



전환의 방향성과 다층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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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의 속도, 폭, 깊이, 그리고 이들 사이의 긴장과 상호작용(Andersen et al., 2023)

❖ 전환의 목표, 부문, 방식(Andersson & Hellsmark, 2024)

❖ 정치의 고전적 정의(who gets what, where, when, how, and why) 재해석(de Graaff et al., 2025)

자료:  de Graaff et al.(2025)



녹색전환 전략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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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lueprint for Europe’s Just Transition, 일종의 ‘탈성장 지향 그린뉴딜’ 종합구상 (The Green New Deal for Europe, 2019)

❖ Climate Justice Aliiance, 정의로운 전환/기후정의 설계(‘추출경제’에서 ‘생성경제’로 전환)

자료: Climate Justice Alliance(https://climatejusticealliance.org）자료: European Spring; Democracy in Europe Movement 2025(DiEM25)



잠정적 미래 선택지 구상과 이념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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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위기라는 비상사태/예외상태에서

• 최악의 시나리오(기후 파시즘/야만상태)와 근거 없는 낙관주의(탈동조화 decoupling 녹색자본주의/럭셔리 공산주의) 사이에서 선 ‘인류세’/‘자본세’, 

‘이론과 현실의 간극’과 ‘운동과 정치의 격차’ 속에서 전환동맹의 가능성 탐색

• ‘보호 중심 사회주의’/‘사회보호주의’(제르바우도, 2022), ‘녹색 민주주의 혁명’/‘좌파 포퓰리즘’(무페, 2022), ‘생태 사회주의적 민주 공화국’(장석준), 

‘21세기 새로운 사회주의’(프레이저, 2023), ‘급진 민주적 실험주의’(장훈교, 2021) 등 참고

기후위기와 자본주의에 대한 입장(김현우,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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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kberg et al.(2022); Marschner et al.(2024); Harry et al.(2024); 
Brulle et al.(2024); Haas et al.(2025); Tienhaara & Green(2025)

기후 방해(Climate Obstruction)와 기후 지체(Climate Delay)

자료: Lamb et al.(2020); Eskridge-Aldama(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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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rtetmäki et al.(2025)

정의로운 전환의 의미와 경계, 그리고 현 주소

자료: Chan et al.(2024)

❖ 61개 국가(유럽연합 포함)의 159개 정책과 법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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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 정의로운 전환의 전략 구상과 현황

❖ 탈탄소 정의로운 전환은 전환의 조건을 마련하고 그것을 재생산하는 일련의 전환 과정이 요구됨

• 전환 전략은 전환의 원칙을 (재)정립하는 가운데 현재 상태를 반영한 중점 과제 선정과 이를 위한 실현 방안의 동시적 구성이 다층적으로 뒷받침되

어야 함. 전략은 제도적 전략과 사회운동적 전략으로 나눌 수 있음. 주체 형성과 아래로부터의 전환 전략을 추구하는 정치·사회세력화가 전환 동맹

의 진지를 형성할 수 있으며, 저항(Resist), 탈환(Reclaim), 재구축(Restructure)을 실천할 수 있음(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12; 권승문·이정필,

2017; Burke & Stephens, 2017).

제도적 전략 ⇔ 사회운동적 전략

구분
로비·청원·
행정개입

입법·제도
개선

국민·주민
투표

법적 소송 선거공약·
개입

공론화(제도
적·사회적)

대중·지역
운동

전환 실험
대안 

시나리오
적록동맹

효과 수준 낮음 높음 낮음 중간 높음 높음 높음(기본) 높음 높음 높음(기본)

활용 정도 중간 높음 낮음 낮음 높음 낮음 중간 낮음 낮음 낮음

자료: 권승문·이정필(2017) 수정

주: 효과 수준과 활용 정도는 현재 상황에 맞게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음



기후정의 & 정의로운 전환 운동의 성장,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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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기후정의연대’, 2019년 ‘기후위기비상행동’, 2022년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 등 조직화/대중화/다양화, 직접행동/비

폭력 시민불복종 적극 시도 

❖ 국내외 정세 변화에 조응하면서 기후대응의 제도화/보수화되는 가운데 분화/급진화도 동시 진행 중

• 담론과 실제 정책 사이의 간극 극복(개념 포획의 위협 대처),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기후 거버넌스 구축, 사회운동의 작동 방식 혁신 과제(김선철, 2022)

• 기후정책 역행과 잘못된 해결책/그린워싱에 저항, 공공 부문 탈환 및 활용(생태적 공공성), 대중적/급진적 기후정의운동 형성, 탈성장/포스트성장 경제

로 전환 탐색(한재각, 2023)

• 기후정의운동에서 제기하는 ‘체제전환’은 ‘화석연료 문명에서 벗어나 탈탄소 경제사회로의 전환’, ‘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탈성장사회로의 전환’, 

‘자본주의 임금노동 관계에서 벗어나 탈자본주의로의 전환’ 포괄(김병권, 2023)

• 21대 국회가 기후 국회가 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채 22대 국회를 전망하는 것 자체가 부조리. 현상 유지를 전제하는 기후 자유

주의(climate liberalism) 토대에서는 딱 그만큼의 기후정치만 가능. 현행 정당체계와 선거제도에서 거대 여당과 위성정당의 묶음은 사실상 기후투표

를 방해하거나 왜곡. 현재 주어진 정책 경관(policyscape)에서 여러 대안들은 많은 경우 무의사결정이나 연성화(이정필, 2024)．

•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낙관과 비관, 그 너머의 개입 전략...?



기후시민의회 사례 & 실행과 평가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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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oswell et al.(2023)

구분 주요 내용

정치적 맥락 의회 조직화를 이끈 사회적, 정치적 요인은 무엇인가?

주최/주관 어떤 기관이 의회를 운영하는가?

규모/스케일 의회 참여자는 몇 명이고, 운영 기간은 얼마인가?

선정 방식 의회 참여자의 구성은 얼마나 다양한가?

의회 역할 의회의 임무는 무엇인가?

거버넌스 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얼마나 독립적, 협력적으로 진행되는가?

운영 프로그램 의회의 세부 프로그램은 어떻게 기획되고 운영되는가?

토론 촉진 퍼실리테이터와 전문가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소통과 대중 참여 의회 참여자 이외 폭넓은 대중의 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고와 권고 의회의 결정사항은 어떻게 제출되는가?

제도적 반응 주최/주관 기관은 의회 결정/합의사항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점검 및 평가 의회 구성/운영의 경과와 결과에 조사 및 평가는 어떠한가?

❖기후시민의회의 주요 특징과 분석틀

자료: Smith(2024); KNOCA; GloCAN



2025년 조기 대선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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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사회대개혁과제(2025)
자료: 21대 대선 민주노동당/권영국 정책공약

❖ 기후위기 너머 정의로운 생태사회 ❖ 기후정의 확립으로 생태평등사회로의 전환

• 목표
✓ 지구 한계 내에서의 성장과 소비 조정으로 탈탄소사회 전환
✓ 기후불평등을 해소하고 기후정의를 확립하여 생태평등사회로 전환

•   이행방법
✓ 조속한 탈석탄과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실현
✓ 기후정의세수 기반 대규모 공적 투자로 기후위기 속,모두의 존엄한 삶 보호
✓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2035년 NDC70%로 상향
✓ 핵 중심 에너지 정책 폐기,「탈핵기본법」제정으로 2040년 탈핵 달성
✓ 환경파괴 유발하는 불필요한 토건사업과 난개발 전면 중지,생태보호지역의 

확대
✓ AI및 디지털전환,반도체산업의 사회생태적 규제 강화
✓ 자동차,철강 등 다배출 산업의 탈탄소화와 정의로운 전환 지원
✓ 순환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로드맵 마련 및 제도 개선
✓ 기후위기 속,안전하고 정의로운 삶을 위한 제도 마련 

•   재원조달방안
✓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의 최고세율 인상 등을 통한 기후정의세 도입과 국책은

행인 녹색공공투자은행을 통한 재원 조달



21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 (개요)

20자료: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2025.5)

❖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회복, 성장, 행복으로 국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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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배보람 지역전환팀장

beechtrees38@igt.or.kr

새 정부에 제안하는 
ʻ시민의 삶을 지킬 
30대 기후 정책’ 



203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후정부가 필요 
2035년 NDC 설정과 2026년 2월 2031~2049 감축경로 설정 :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감축 목표  

© 녹색전환연구소 출처 :OUR WORLD IN DATA,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 2022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7억 2,430만 톤 
1990년 대비 133.2%증가 
2018년 대비 7.6% 감소  (IPCC 2006년 기준)

2030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 순제로 0에 달성되어야 
2030년까지 불과, 5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
헌재의 결정에 따라 미래의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의 현재 감축목표 설정을 
수정 필요하여 ʻ31년 부터 ʻ50년까지 감축 경로 규정해야 함 
 



기후정책 제안1. 기후위기와 민주주의 
청소년 기후소송 위헌 이후,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민주주의를 재건할 시간 

정책 주요 내용
탄소중립과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기후생태헌법

● 탄소중립과 생태적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헌법에 명문화하고 생태국가 원리를 헌법원리로 
채택 

● 기후와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지키고 자연과 조화하는 ʻ탈탄소 생태경제질서’ 전환 명시

1.5℃ 경로와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감축목표 수립

●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감축목표 설정 시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한 탄소예산 접근 방식 
채택

● 민간 석탄발전 통계 누락 및 CCUS·국제감축 등 낮은 실현가능 수단에 기반한 탄소중립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시민참여 
제도화를 통한 
기후민주주의 구현

● 탄소중립위원회의 이해당사자 중심 개편
● 기후 시민의회 신설

기후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경제부 개편

● 환경부의 기후 정책 기능과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합하여 기후ᆞ에너지 산업 총괄하는 
기후경제부로 개편

● 지자체의 기후에너지국 신설과 인력 확충, 탄소중립 지원센터 예산 확대로 촘촘한 이행 체계 구축



중국 발전부문 총 설비의 50% 이상 재생에너지, 태양광설비 중국의 제2전원, 풍력은 제3전원으로 부상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저장정책을 주요 성장산업으로 제시하고, 전력화와 디지털 기반 산업 성장 전략제시 

무서운 속도로 달리는 중국의 재생에너지와 산업전환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2024), 중국 2023년 재생에너지 발전보고서



에너지 안보의 관점에서 전력과 열분야 등의 탄소중립 정책이 추진되고, 제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채택 

환경정책이 아닌 산업과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탄소중립정책 

● 탄소관세의 사례, 프랑스 녹색산업법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정
- 생산단계에서 산출된 탄소발자국 점수 최소 70% + 재활용 및 바이오 기반 재료 

사용, 배터리의 수리 가능성을 고려한 재활용성 최대 30% 
- 80점 만점에 60점 이하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 새로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달성해야 하는 환경 점수와 

최소 점수값을 계산하는 방법론(행정명령)

● 탄소 발자국 계산:
- EC = 철강 + 알루미늄 + 배터리 + 철과 알루미늄, 배터리를 제외하고 제조에 사용된 

재료의 탄소발자국 + 가공과 조립에 사용한 에너지 + 조립 장소에서부터 프랑스 
유통사까지 운송에서 배출한 양

출처:산업연구원 (2023.10) 프랑스판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내용과 시사점 참고



기후정책 제안2. 기후위기와 경제산업  
정부주도의 대규모 녹색산업 전환 정책 ‒ 녹색산업 공급망법, 순환경제, 공공부문 2035 탄소중립, 기후재정 GDP 2% 확보
 

정책 주요 내용
기후와 경제를 모두 살리는  ʻ그린AI’ 
구현

● 데이터센터 신설 시 재생에너지 조달 방안 의무화, 재생에너지 조달 가능지역에 우선 신설하도록 규정
●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을 통한 사회적이고 생태적으로 위험이 없는 인공지능 명시

「RE100 반도체 특별법」 
제정으로 글로벌 주도권 확보

● 「RE100 반도체 특별법」 제정으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과 글로벌 주도권 확보
● 민관협력을 통해 ʻ클린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구축하고 글로벌 수출 경쟁력 확보

전기차캐즘 극복과 이차전지 최강국 
실현

● 2030년 대중교통 100%, 2035년 승용차 신차 판매 100% 전기차 보급 목표 설정으로 내수 시장 견인
● 「 K-배터리 특별법」 제정으로 2030년까지 국내 투자 100조, 신규 일자리 10만 개 창출

산업단지를  탄소중립 실현의 
거점으로 구현

● 국가 에너지 사용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산업단지 혁신을 위해 2030년까지 스마트 그린 산단 100개 조성
●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제도 및 성과 연동형 보조금 및 세제 지원 확대

녹색산업 공급망법으로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

● 탄소중립 패스트 팔로워 전략 수립 및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 녹색산업 공급망법」 제정
● 기후투자공사 설립, 기후투자 유입할 녹색 보증 규모 대폭 확대

순환경제를 미래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

● 제품 개발 과정부터 공급망까지 포괄하는 한국판 에코디자인 규정 제정
● 국가 재사용 목표 수립과 다양한 재사용·재제조 산업 육성

공공부문 2035 탄소중립으로  
녹색산업 성장 마중물 

● 공공부문의 2035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로드맵 수립
● 2030년 공공부문의 전력 RE100 달성, 전기차 전환 100%, 그린 리모델링 100% 달성

2030년까지 기후재정 GDP 2% 
확보 

● 기후대응기금을 제외한 기후 예산을 현행 10조 원에서 2030년까지 3배로 대폭 확대
●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탄소세로 개편하고 도로 및 공항 건설 예산을 축소하여 추가 재원 6조 원 확보
● 배출권거래제 발전 부문에 대한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100%까지 상향시켜 13조 원 확보



OECD 재생에너지 비중 최하위권으로 목표상향 필요
재생에너 확대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태양광 풍력 2030년 30%비중을 확대 
 

© 녹색전환연구소

●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2030년 목표치(21.6%) 역시 
OECD 최하위 수준에 해당 (OECD 풍력과 태양광 발전비중은 17%)

●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일본(38%), 미국(59%), 독일(75%), 영국(85%) 으로 
주요국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거나 뒤쳐지는 수준

●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로 상향시키고 침체된 국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음 

출처:Ember(2024), 2030 Global Renewable Target Tracker,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유럽은 2030 전력의 재생에너지 비중 45%, 냉난방의 34% 재생에너지 충당을 목표로 하고 있음 
전력분야 재생에너지 확대하며 2030년까지 가스 소비 감축까지 추진하며 열분야 탄소중립 정책 가속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지만, 미국 청정에너지 2025년 3월 비중 50% 돌파 



기후정책 제안 3.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 해상풍력 투자와 지자체별 태양광 의무할당제 

정책 주요 내용
재생에너지 중진국   도약 
태양광·풍력 2030 년 30%

● 2030년 태양광·풍력 발전량 비중 목표를 30%로 재상향
● 지역별 차등요금제와 계시별 요금제로 전력 수요를 분산해 전력망 건설 최소화
● 독립적인 에너지규제위원회 설립을 통해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체계 구축

203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2035 탈석탄 로드맵  

● 2025년부터 공적 금융기관의 국내·외 신규 화석연료 투자에 대한 전면 중단 2030년까지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 탄소배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우선순위 
하향 조정

● 2035년 탈석탄 선언 및 재생에너지 대체 로드맵 수립,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법적·재정적 지원 
마련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수급기본계획

●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의 우선 설정 및 타 계획과 연계한 보급 성과 평가 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계획으로 전면 개편

공공펀드 40조 
해상풍력 투자와 
이익공유 확대 

● 공공 펀드를 조성하고 금융 지원을 강화하여 2030년까지 40조 원 규모 민간 투자 유치
● 이익공유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경제적 혜택을 보장하고 수용성 제고에 기여

지자체별 
태양광 의무할당제  
산업 경쟁력 회복 

● 지자체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바탕으로 태양광 설치 의무 용량 부여하고 공공주도의 입찰 확대
● 옥상, 산단 지붕, 주차장, 폐도로 등 유휴부지 태양광을 적극 확대하고 지자체 인허가 규제 

합리화
● 국내 생산 태양광 부품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하고, 탄소검증제 배출량 기준 강화 등 인센티브 

확대



늘어나는 도시의 전력소비 증가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정책 필요  
ʻ24년 전세계 빌딩의 전력소비량 600TWh(5%) 증가, 가장 더운해로 기록된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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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전력 소비량 변화 비교 

출처 :IEA(2025) Global Energy Review 2024 출처: 경향신문  

● IEA(2025) 지난해의 건물부문 전력소비량 급증의 배경에는 미국, 중국, 인도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의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한 
냉방수요 급증이 원인이라고 지적 

● 더위가 일찍 시작되고, 평년보다 더 오래 지속되며 폭염 일수가 증가하는 경향 확인, 한국 2024년 여름철 시간대 전력소비 전년대비 
6% 정도 증가 

출처: YTN 



기후정책 제안 4. 기후위기와 생활
탄소중립을 고려한 도시계획 수립, 난방 탈탄소화와 녹색교통 정산제등 

정책 주요 내용
기후 인플레이션 대비    
장바구니 물가 안정

● 기후 취약 품목 지정을 통한 가격 안정 및 주요 곡물의 공공 비축 물량 확대
● 취약계층을 위한 구매 지원 확대 및 공공 급식·공공 마켓을 통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전력수요와 생활권을 
고려한 
탄소중립 도시계획 수립

● 수도권 전력수요 분산, 지역별 전력 자립률 제고 등 분산형 시스템 등을 고려한 도시 및 지역 간 
통합 모델 추진진

●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탄소중립 및 기후 위기 영향 고려하고, 신도시 중심 N분 도시 추진

건물 난방 탈탄소 지원 
패키지 도입

● 그린리모델링 연 2% 달성, 난방 탈탄소 및 지붕 태양광 확대를 위한 정책 패키지 도입 및 민간 
건축물 탈탄소 지원 체계 구축

● 2025년부터 신축 건물 지붕 태양광 설치 의무화와 2035년부터 재생에너지 난방 의무화 입법 
추진

녹색교통이용 정산제
탄소중립 교통 혁신

●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녹색교통이용 정산제도 도입
● 일터 중심의 교통수요 관리를 통해 탄소중립과 노동환경을 연계
● 전기차 구매 촉진 정책 패키지 마련으로 전기차 보급 가속화

일회용품 퇴출과 
플라스틱 가치사슬 
책임 강화

●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및 포장재 퇴출을 위한 로드맵 수립순환경제 실현 위한 플라스틱 
가치사슬 책임 분담 체계 수립

● 체계적 모니터링, 산업계 지원, 시민 참여 지원체계 구축

출처 : 서울경제, MBC



주거 정책 탄소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을 동시에 추구해야 
불평등의 문제, 삶의 질의 개선이 없는 기후위기 대응이 봉착할 한계 

자료: OXFAM 2019 

● 기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기후위기: 기후위기는 책임, 영향, 대응능력 등에 따라 기후불평등을 
발생시키고  가난한 지역, 사람들은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음. 기후불평등의 근본적 구조는 
결과적으로 기후위기가 기존의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악화 

● 정부 적응정책을 통한 일부 대책 마련, 기후위기로 인한 취약계층의 발생의 변동성, 복합성을 인지. 그러나… 
이를 담아낼 정책적 제도는 부재 ʻ제3차 국가위기 적응 강화대책’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식별하고 관리하는데 
폭염, 한파, 피해의 형태, 사회경제적 조건을 고려하며, 취약성을 고정적 개념이 아닌 위협요인에 따라 
한시적이거나 혹은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등 변동적이고 복합적인 것으로 다루고 있음.  그 대응 정책 방향 역시 
단편적인 조치가 아닌  주택, 에너지, 질환 대책, 중점관리지역의 식별과 대책마련등 다변화 경향이 확인 
(관계부처합동, 2023) 출처 : MBC, KBS, YTN

https://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menuId=10262&seq=8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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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적응과 감축을 동시에 다루는 정책의 필요성 
탄소 감축을 더 고려하는 에너지 복지사업, 혹은 기후위기 적응 없는 탄소감축 사업의 통합적 접근 필요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신문, 연합뉴스 

● 경제적 격차에 따른 에너지소비 비중 증대 현상: 소득 1분위의 월평균 소비지출 항목 중,  
주거·수도·광열은 두번째로 높은 비중(18.1%)을 차지하는 항목. 소득 5분위 가구의 동일 항목 
비중(8.3%)에 비해 2배 이상 높음(통계청, 2024)  이 부담의 원인은 단순 소득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구원 숫자, 주택 유형, 주거면적 등의 변수가 에너지 소비 및 빈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오수미 외, 2021) 

●  재난에 준하는 기후상황 발생 증가는 낮은 인프라접근성을 갖는 취약계층에 위험성 증폭: 
폭염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에어컨 보급 비율 역시 서울시 일반가구 보급률 89% 대비, 저소득층 
보급률은 18% (서울연구원, 2020)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40400&bid=214&act=view&list_no=433953
https://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532303
https://www.si.re.kr/bbs/view.do?key=2024100039&pstSn=2004270002


기후정책 제안 5. 기후위기와 돌봄, 지역, 복지 
노동, 주거, 돌봄을 위한 기후적응 인프라 공급을 보편복지로 추진하여 기후위기시대의 시민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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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하면 걱정없이 
잠시 멈출 수 있는 노동  

기후통합돌봄으로 
사회서비스 확대 

에너지가격 걱정을 더는
따뜻하고 시원한 집 

기후적응한계를 지키는 
도시의 적응인프라 

기후위기의  영향을 완화하고 
시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보편복지 정책 

● 기후소득보험과 
기후유급휴가제도 신설 

- 극한 기후에 대응하는 
산업안전의무조치 명시

- 기후유급휴가제도와 
극한기후로 인한 
소득감소 보전 

● 주택에너지복지법 제정 

- 따뜻하고 시원한 
주거환경을 보편복지로 

- 취약주거에서 
일반주택까지 기후위기에 
적응하는 거주 환경 조성 

● 기후통합돌봄으로 
지역돌봄정책과 기후정책을 
포괄 

- 기후돌봄의 국가 책임을 
명시 

- 주거, 건강, 생활환경의 
통합적 관리 

● 기후적응법 제정 

- 기후적응한계선을 절정하여 
도시공간, 인프라, 시설 
의무규정을 제시 

- 기후변화적응지표를 통한 
지역 적응역량 강화 



기후서비스 일자리 
탄소중립을 고려한 도시계획 수립, 난방 탈탄소화와 녹색교통 정산제등 



기후정책 주류화를 위한 기후거버넌스
시민들의 삶을 지킬 30대 기후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기후 거버넌스 



2025 대선 2026 지방선거 2027 2028 총선 2029 2030 대선지선

국제사회 
온실가스 
감축실행

2035 NDC 확정
COP30 브라질

UNFCCC 2차 
투명성보고서 

UNFCCC 3차
투명성보고서 

4차 투 명성보고서 
NDC, 메테인 서약목표

E효율2배 재생e 3배
에너지저장과 전력망 

서약 국토 30%보호구역

국제통상 
탄소중립 규제

IMO 선박 규제 
ISSB 공시적용

KSSB 공시 마련
배출권거래제                     

지역별전기요금 차등제 

CBAM 시행 IMO 해양 오염 방지 협약 
개정안

EU ETS Ⅱ 
(건물 수송 적용)

 EU 디지털제품여권

IMO 연간 온실가스 
연료집약도 목표 적용

2030 NDC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 
개정 (2031~2049)

2차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

(28~47)

신재생e 21.6% 
그린리모델링 160만건 

무공해차 450만대

석탄발전 폐쇄일정
(20기)

태안1 태안2. 하동 1. 보령5 (3)
12차 전기본

(2026~2040)

삼천포 3.4, 보령 6
하동 2.3 (5)

삼천포 5, 
태안 3, 하동 4 (3)

13차 전기본

동해 1.2, 삼천포 6
태안 4

당진 1.2 (6)

당진 3.4(2)
14차 전기본

현 정부의 기후 및 에너지 과제 : 앞으로 5년 간 열린 ʻ정치의 시간’ 
 2050 탄소중립의 중간 목표 달성여부가 현 정부의 임기 종료와 함께 확인되고 그 과정에서 지방선거와 총선이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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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안명균

시민발전 입법추진단 단장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회장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 정책과제



-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재생에너지 확대-

재생에너지원 태양과 바람은 공공재
( 재생에너지생산은 모든 시민의 권리. 의무 )

재생에너지생산 시민참여, 복지, 일자리확충 등 공공성 실현
시민참여 이익공유의 최선의 수단은 협동조합-구양리 사례

-재생에너지확대를 위한 법, 제도 부족-
( 이격거리규제, 계통연계 차단 등 규제는 지속됨 )



재생에너지생산 목표 법제화

계통연계 의무화 등 법 제도 필요
(한국 재생에너지 - 분산형 소규모 태양광)

- 2025년 31GW 태양광 설비 중 72% 1MW 미만-

시민주도 재생에너지 생산 지원 법.제도 필요
- 시민주도 재생에너지협동조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 –

한국 재생에너지 확대

- 공공성 확보와 시민주도 필요 -



재생에너지 확대 5만 시민 서명운동



정책제안 목차

2050 탄소중립 실현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정책과제

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보급목표 및 이행경로 법제화

Ⅱ. 소규모 재생에너지 전력 지원 촉진을 위한 계통연계·우선구매 의무화

Ⅲ.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전력시스템 개편

Ⅳ.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

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보급목표 및 이행경로 법제화

• OECD 최하위 재생에너지비율을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 대책 필요

• 보급목표의 법제화가 아닌 법정계획으로 수립되는 한계로 정권과
시기에 따라 보급목표와 이행경로 변동으로 혼선 발생

• 탄소중립실현 재생에너지 확대의 정책적 지속성을 확보할 수 없음

보급목표와 이행경로의 원칙과 전제

• 2030년 탈석탄, 2035년 내연차 생산·판매 중지, 2040년 탈가스, 
신규원전과 수명연장 금지를 기준으로 단기 5년, 중장기 10년 단위
법제화.



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보급목표 및 이행경로 법제화

법제화 방안

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개정

• 제3조(기본원칙) 개정, 8조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신설.

• 1) 2030 35%, 2040 80%, 2050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명시.

• 2) 2030 130G, 2040 500G, 2050 700G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명시

• 10조 기본계획에 목표 포함 개정, 11조 시도계획에 목표 포함 개정

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

• 제3조,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

• 2030 35%, 2035 60%, 2040 80%, 2045 95%, 2050 탄소중립

이행경로 명시.



Ⅱ. 소규모 재생에너지 전력 지원 촉진을 위한 계통연계·
우선구매 의무화

•탄소중립-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의 일관성·확실성 유지를 위
한 전력계통 운영은 국가의 의무임

•정부와 (한전은) 2016년 ‘계통접속 보장제도’ 도입 1MW 이하 소규모 신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보장, 2024년 10월 31일부로 종료하는 등 책임 방기

• 재생에너지 계통연계와 우선구매를 의무화는 규정을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 해야 함.

• 주민주도형 재생에너지발전(여주 구양리등) 전국확대를 위한 필수 조건

법제화 방안 (제15조(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계통연계와 의무구매 지원 등) 개정)

재생에너지 학대를 위해 계통연계와 우선구매를 의무화는 규정을 ‘신에너
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

• ‘1000kW 이하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및 우선구매 의무화’

• ‘출력제어 시 보상제도’ 도입



Ⅲ.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전력시스템 개편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분산형 전력시스템으로 가능

• 현재의 석탄·원전·LNG 등 대규모 화력발전 중심의

중앙집중적 전력시스템은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전력계통과 전력시장의 독점, 정치적 개입, 감독과 운영의

후진성은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음

• 석탄·원전·LNG 등 대규모 화력발전 중심의 중앙집중적 전력계통

을 hub & spoke 방식의 분산형 계통으로 전환해야 함



Ⅲ.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전력시스템 개편

전력시스템 개편 방안 : 

한전 독점의 송변전, 배전을 분리

• 한전의 송변전 부문과 전력거래소를 통합하여

송전망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독립, 

• 재생에너지 확대를 반영하여 배전망 운영 및 유지·관리를

지역-권역 분할하여 공적기반하에 독립.  

• 전력시장의 운영과 감독의 정상화를 위한 독립적인 규제기관 설치.



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1. 이격거리 규제 해소

-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130개(수도권·광역시 제외 시 95%)가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관련 규제(조례)를 시행 중

- 2020년 ‘신재생에너지 백서’ 태양광 시장잠재량 369GW, 2023년 11월
감사원 이격거리 규제 반영하면 77.1% 감소한 84.5GW임.

- 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2017. 3.) 및 ｢이격
거리 규제 개선방안｣(2023. 1.) 발표 5개 기초지자체만 정부의 권고안 수준
으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함.

입법화 정책제안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

- 이격거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공공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필

요한 경우에만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이격거리를 허용하도록 법 개정.



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2.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원스톱서비스 도입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행 절차는 장기간의 준비와 비용이 수반됨

1)부지발굴, 입지 선정 및 사전 검토, 2)발전사업 허가, 3)개발행위 허가, 

4)한전 계통연계 등 부지발굴-계통연계까지 매우 복잡, 전문적인 절차

- 시민 누구나(개인, 일반 사업자도 포함) 재생에너지 생산과 이용의 주체

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

정책제안

- 광역(기초자치단체?)에 재생에너지생산 통합지원센터 등 지원체계 구성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



Ⅳ.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

1) 시민참여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지원 법률 필요성

• 시민 누구나 재생에너지생산자가 될 수 있는 지원 근거

• 구양리 등 농촌형 태양광복지마을 지원 근거

• 공동주택 등 시민이익 체감형 재생에너지 생산 지원 근거

• 시민참여 핵심 수단인 에너지협동조합 지원 근거

2) 시민주도 재생에너지협동조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 내용 제안

• 농어촌형, 도시형, 단체(노조)형 시민주도재생에너지협동조합 규정

• 공공부지활용 재생에너지생산에 시민주도 협동조합 참여 근거

• 농어촌형 협동조합 조직과 운영을 지원할 지원체계 근거



시민주도재생에너지협동조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
필요성

1.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생산은 시민 누구나의 권리, 의무

2. 햇빛바람연금 등 주민 이익과 복지 실현 :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한 수단은 협동조합(구양리마을협동조합사례 등)

3. 기존 형식적인 시민-주민참여 방식의 전환 필요 : 

주민주도-주민이익-공동체복지 ( 자본중심에서 주민주도로 ) 

4. 주민주도 재생에너지협동조합의 명확한 규정과 규율 필요

5. 공공자원인 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공동체 복지와 주민 소득향상으로

( 지역소멸-농촌소멸에 대응 )

6. 금융지원과 공공부지임대 등 행정지원으로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는

재생에너지확대 방안



시민주도재생에너지협동조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
주요 내용

1. 농어촌형, 도시형, 단체(노조)형 시민주도재생에너지협동조합 규정을

통해 주민 이익과 공동체 복지실현 체계 규정

( 민주성-주민주도, 공공성을 실천하는 협동조합의 성격 규정 )

2. 공공부지임대, 금융지원 등 시민주도재생에너지협동조합의 지원 근거

3. 주민주도재생에너지협동조합의 확산을 위한 조직, 운영 지원체계 근거

4. 주민주도 재생에너지확대를 가로 막는 규제 제외 근거

( 전라남북도, 광주시, 제주도, 강원도 등 계통연계 문제로 사업 불가능 )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비상행동 2.0 사업 계획

1) 입법추진단 활동
① 제도개선 정책과제 중 입법화 과제 법안 마련 활동

- 재생에너지 보급목표와 이행경로, 계통연계·우선구매, 원스톱서비스,  
이격거리, 세제개편 등 협동조합 지원관련 법안 마련.

② 주민주도 재생에너지협동조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활동

2) 국회의원 챌린지 : 7월까지 100명 목표로 진행

3) 정책간담회
17개 시도별 정책간담회 진행
( 시도당 위원장 + 시도당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 )

4) 재생에너지 설치 부지찾기 시민캠페인
시민비상행동( 사회적경제조직, 시민단체 등) 준비 및 확대 과정으로
계획 수립 중



시민참여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의 원칙

1)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의 꿈을 키우자!

2) 시민참여의 핵심 거점이 되자!

3)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잊지 말자!

4) 모든 곳에서 재생에너지생산과 탄소중립은 가능하다!

5) 순간의 이익 보다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투자하자!

6) 자유로운 상상과 꿈이 현실이 된다!



농협보다 큰 시민에너지협동조합을 꿈꾸며..

감사합니다

안명균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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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기후 오디세이: 차이와 반복 

주제 발표4 - 정의로운 전환의 공공성: 공공재생에너지 전략 

 

 

정의로운 전환의 공공성: 공공재생에너지 전략 

— 위기를 줄이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공공성, 그 전략성과 필연성에 대하여 

청소년기후행동 김보림 

 

공공성을 다시 말해야 하는 이유 

기후위기의 위험이 빠른속도로 커지고 있다는 말은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그 말 

자체가 더 이상 새롭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회는 여전히 어떤 방식으로 

이 위기에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과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기술을 바꾸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온실가스 수치를 줄이는 것만으로 이 위기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그 전환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공공성’이라는 단어를 다시 꺼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단어는 단지 

이상이나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지속 가능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전략적인 기준입니다. 

공공성은 때로 추상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처럼 들리곤 합니다. 공공성은 단지 ‘좋은 것’, ‘공평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공공성은 그러한 당위의 

언어가 아니라, 실패한 기후 대응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략적 기반입니다. 

이것은 시장 기반의 전환이 만든 불평등을 넘어서기 위해, 사회의 회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기후위기와 복합적인 사회적 불평등이 중첩되는 이 시대에, 사회의 존속은 결국 공공 

자원을 어떻게 보호하고 통제하며 분배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공공 자원의 왜곡된 흐름과 그 결과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실은 그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가는 물, 전기, 

세금 등 공공의 자원을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조건 없이 내어주고 있으며, 이를 

‘국가전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반도체 클러스터입니다. 

정부는 이 클러스터에 공공 인프라와 재정을 집중시키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공공의 결정권은 

사라지고, 그 자원은 ‘경제성장’이라는 명분 하에 특정 기업의 사익을 위해 동원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RE100, 재생에너지, 탄소중립이라는 언어가 사용되지만, 그 구조 속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공공의 자원이 공공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후위기의 본질은 위험의 구조에 있다 

우리는 이쯤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목적을 다시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온실가스를 줄이려 하는 

것일까요? 단지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구조는 위험을 줄이기보다 특정 계층이나 지역으로 전가하고, 오히려 전체 

사회의 회복 탄력성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공공 자원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그 자원들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순간, 

그 예외는 결국 일상의 기준을 무너뜨립니다. 

물, 전기, 주거, 돌봄, 교통, 의료, 교육… 우리가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여겼던 것들에 

하나둘 가격표가 붙고, 자격이 붙고, 시장 논리가 침투합니다. 공공성은 단지 자원의 소유 구조가 

아니라, 사회가 누구를 중심에 두고 미래를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 질문입니다. 공공이 

설계하지 않는다면, 사적 이해가 설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는 위기 앞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는 단지 날씨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의 핵심은, 이 위기를 감당하고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시스템은 공동체 전체가 

아닌, 소수의 이해관계에 맞춰 설계되고 있습니다. 

 

전략적 공공성과 정의로운 전환의 조건 

공공성이 무너진 사회에서는 위험이 집단이 아닌 개인에게 떨어집니다. 자기만의 생존 전략을 

세우고, 회복할 능력이 없으면 도태됩니다. 이 구조는 점점 더 많은 이들을 고립시키고, 불안정한 

삶으로 밀어넣습니다. 

이러한 사회 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우리는 공공성을 중심에 둔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이 자원의 흐름을 설계하고, 결정하며, 함께 나누는 구조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전략적 공공성은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갖습니다.  

첫째, 자원의 공공적 소유입니다. 에너지 생산과 유통의 핵심 인프라는 공공이 소유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둘째, 민주적 통제와 운영입니다. 시민과 노동자, 지역 주체들이 전환의 방향을 결정하고 



감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설계입니다. 위기를 줄이면서도 가장 

취약한 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공공재생에너지는 기술이 아닌 정치다 

그 출발점 중 하나가 공공재생에너지입니다. 공공재생에너지는 단지 에너지 전환의 기술이 

아니라,위험을 분산시키고 권력을 재구성하는 사회적 방식입니다. 단지 ‘무엇을 얼마나 줄일 

것인가’가 아니라,‘누가 위험을 감당하고, 누가 안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전환은 

단순한 기술의 대체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의 재구성, 권력의 재배분, 그리고 배제 없는 설계의 

문제입니다. 

에너지를 시장이 아닌 공공이 통제할 때, 전환의 과정에서 노동자와 시민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때, 우리는 위기를 줄이고, 위기 속에서도 모두가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기술적 해법들을 접해왔습니다. CCS, RE100, 무탄소전원, 수소경제… 하지만 

이러한 기술들은 늘 사익을 우선하는 구조 속에서 동원되었고, 결국 기후위기의 총량은 줄어들지 

않았으며, 불평등은 심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공공성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라고요. 우리는 이미 

수많은 실패를 보아왔습니다. 기술은 있지만, 권한은 사유화되고, 수치는 관리되지만, 삶은 

방치되는 전환이었습니다. 이러한 실패는 ‘잘못된 선택’이라기보다, 기본 설계가 틀린 구조에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공공의 힘으로 다시 설계해야 할 사회 

기후위기 대응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존속의 조건입니다. 그 조건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공공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 중심 전환의 구조를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주체 중 하나는 정부입니다. 위기 대응은 선출 주기의 논리나 국회의 절충으로는 충분히 다뤄질 수 

없습니다. 행정부는 장기적 기획과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위기 상황에서 국가 전체 자원의 

조정자로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사회를 설계할 것인가, 

누구에게 권한을 줄 것인가, 누구의 위험을 줄이고, 누구의 삶을 지킬 것인가. 



공공성이 빠진 전환은 또다른 위기를 만들 뿐이며, 공공이 사라진 사회는 기후위기 이후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공공의 이름으로 공공을 다시 설계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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